
보도시점 ‘26.10.7(수) 배포 즉시 배포 ‘26.10.7(수) 

 지식재산처는 K-뷰티 위조상품 확산에 대응하여 온라인 유통차단부터 

현지 대응까지 전주기 K-브랜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26.10.7.(수) 서울신문 「정품 패키지 그대로 베꼈다…‘짝퉁’ K뷰티 전세계로
확산」 등 복수매체에서 K-뷰티 위조상품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해외 제조 
가품의 국내 역수입 사례까지 나타나는 가운데, 중소·인디브랜드의 개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실효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지식재산처 입장] 

지식재산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K-뷰티 위조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①사전 
예방 → ②온라인 탐지·차단 및 분쟁대응 → ③현지 단속·국제공조로 이어지는 
전주기 K-브랜드 보호체계를 구축·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기반 전문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국내·외 온라인 위조상품을 상시
모니터링·차단하고 있으며, 주요 국내·외 플랫폼과 양해각서(MOU) 체결 
및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정·가품 감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위조상품 소비자 환불과 
판매자 제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해외지식재산센터(8개국 10개소)를 통해 현지 조사·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세관·경찰 등 현지 단속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위조상품의 국내 역수입에 대해서도 관세청과 정보를 공유해 통관보류 등의
차단조치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대한화장품협회 등과 위조화장품 대응 협력 MOU를 체결
하고 해외직구 위조의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 및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7월에 개설한「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는 우리기업에 통보하고 후속 지원과도 연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부터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해 정부가 권리자로서 해당
상표를 주요 수출국(73개국)에 직접 등록하고, K-브랜드 인증제품의 위조
상품에 대해서는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 및 통관보류 등을 요구하는 
등 우리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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